
제약협회, 정부의 보험약가 인하 법적 대응

보건복지부가 최근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782개 의약품의 보험약값을 내리기로 결정한데 대해 제약협회

가 정부의 재량권 남용 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제약협회는 복지부가 요양기관의 보험약품 실거래를 조사한 뒤 보험약값 인하를 결정했으나, 상당부분이 모호한

기준과 불명확한 규정을 적용했다고 판단돼 법적 대응을 추진키로 했다고 6월21일 밝혔다.

복지부가 실거래가를 조사하면서 약값을 미리 줘 할인해준 품목과 도매상이 시중에서 특정약을 구입해 저가 납

품한 품목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했으며, 심지어 비급여품목 할인분을 급여품목에 일괄 적용하는 불합

리한 약값 인하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가 도매상에 대해 실거래가를 조사하면서 특정업소에 다른 도매업소와의 평균거래가격보다 현저하

게 저가로 공급하면 상한금액의 조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는 규정 가운데 [현저하게 저가]라는 추상적 표현을

자의적으로 10%로 해석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제약협회는 도매업소의 유통마진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이 명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매업소의 의약품 실구입

가를 조사, 약값 인하에 적용하는 것은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나 조만간 구체적인 법적 대응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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